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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현상에서 드러난 정책 또는 행정서비스에 한 만족수준이 높지 않다. 정부경쟁력지표 역시 부정적이다. 왜

그럴까? 그 원인의 하나로 취약한 정책지식생태를 지적할 수 있다. 연구공동체에서 산출된 지식이 양적, 질적으로

확 , 심화되고 있지만 그 유용성은 낮기 때문이다. 이러한 실상에 한 문제인식의 바탕에서 정책학의 정체성에 한 재정립이

요구된다. 만일 정책연구가 정책담당자들의 역량발휘에 무익하거나 정책 활동에 유용하지 못하다면, 정책연구의 존립근거 자체

가 회의 시 될 수 있다. 정책의 다양성, 복잡성, 역동성으로 인해 그 원인을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은 생태학적 시각에서 국가정책지식의 현상과 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한국과 미국의 전자정부 정책사례를 비교분

석하고, 정책지식의 적실성 제고를 위한 이론 및 정책적 함의를 탐색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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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related knowledge refers to a body of knowledge that bureaucrats and policy makers use

when making decisions. In this study we conceptualize policy knowledge as intellectual

infrastructure which helps to maximize efficiency with the viewpoint of policy ecosystem. The policy knowledge

ecosystem covers people and organizations that participate in the production, distribution, and consumption

process of the policy-related knowledge plus interactions between participants. We build the conceptual policy

ecosystem model of comparative analysis, and analyze characters of e-government policy between Korea and

U.S.A. The results suggest theoretical and policy implications focusing on the relevant policy knowledge is crucial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and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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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인간은 역사∙문화적 상황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풀기 위해 창조적 상상력을 동원하여 지식을 생성해

왔다(Popper, 2001). 문제해결을 넘어 가치창출에

유용한 지식은 힘으로 역설된다. 불확실성과 복잡성

이 증가하는 환경에 응하기 위해 단순한 경험적

지식을 뛰어넘어 내∙외적 상황과 맥락, 그리고 사

회 각 분야의 특수성을 연결시켜 현실에 입각한 실

용적 지식과 부분 및 전체를 모두 설명할 수 있는 이

론적 지식이 통합된 정책지식창출이 한층 중요하게

인식된다(김선빈 외, 2007). 그러면 과연 정책공동

체의 지적 산물로서 정책지식은 문제해결과 가치창

출능력의 개선 또는 향상에 얼마나 기여하는가? 이

러한 질문에 해 합의된 해제를 찾기 어려우며 긍

정과 비관하는 입장으로 분기될 수 있다.1)

행정학을 경 학, 의학과 비교하면, 학문적 특성

은 다르지만 응용학문으로서 처방성은 유사하다. 즉

사회문제의 근본원인을 객관적으로 기술, 분석, 설

명하고 다양한 문제들에 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학

문이다. 가령 한 시 의 행정문제에 해 관심을 갖

거나 향을 받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행정수요를 이

용자입장에서 규정해야 실용적 학문으로서 위상이

유지될 수 있다(박순애, 2007). 그러나 실제 연구내

용의 유용성은 조적이다. 실례로 정부의 연구용역

은 증가추세지만 활용비율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

다(행정안전부, 2012). 행정학의 수요자는 사회문제

해결을 원하지만, 현재까지 행정이론과 지식은 수요

자를 고려하지 않았던 것으로 평가된다(송희준,

2008; 염재호 외, 1992; 이희선 외, 1996). 정책현

상에서 정책 및 행정서비스에 한 만족수준이나 정

부경쟁력지표 역시 부정적이다(한국경제신문,

12/09/06). 특히, 국가사회문제 해결이나 방향설정

에 직접 투입 가능한 활용지식의 생산능력은 국가경

쟁력 수준에도 못 미치는 세계 50위권 밖으로 나타

났다(조선일보, 13/01/24).2) 사회적 적실성이 미흡

한 정책지식 현주소를 드러낸다. 왜 그럴까? 그 원

인의 하나로 취약한 정책지식생태를 지적할 수 있

다. 연구공동체에서 산출된 지식의 양적, 질적 확

, 심화에도 불구하고 그 유용성이나 효용이 낮았

기 때문이다.3) 또한 정책지식의 선별이 부분 맞춤

형 선결기제에 의해 작동되거나 그러한 관성이 작용

하면서 국가 R&D시스템이 제 기능 못하고 공공부

문 역량도 부족하다(IBM, 2007: 69-82). 가령 국

책연구소가 국가정책에 배치되거나 상이한 견해를

밝히기 어렵고, 민간연구소도 정부정책에 직접적인

반론을 제기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연구자들도 정

부, 기업, 정당 등 후원자로부터 자유롭고 독립적인

정책지식을 생산하기 어렵고(강원택 외, 2006) 협

업도 부족하다(IBM, 2007: 85-91). 이러한 실상에

한 문제인식과 학문적 성찰이 요구된다. 만일 정

책지식이 정책담당자들의 역량발휘에 무익하거나

정부활동에 유용하지 못하다면, 정책연구의 존립근

거 자체가 회의 시 될 수 있다. 실상 정책지식과

역의 다양성, 복잡성, 역동성으로 인해 그 원인을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은 생태학적 시각에서 국가정책지식의 현상과 방

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한국과 미국의 전

자정부 정책사례를 비교∙분석하고, 정책지식의 적

실성 제고를 위한 이론 및 정책적 함의를 탐색하기

로 한다.

1) 일반적으로 행정학 학술연구결과가 정부 정책결정에 활용되는 정도가 낮다고 지적되고 있다(오철호, 2008: 9). 그러나 김재훈(2008)의 연구에 따르

면 행정안전부 5급 이상 공무원 중 행정연구결과를 읽고 이를 활용하는 공무원의 비중이 약 40%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미국 펜실베이니아 산하‘싱크탱크와 시민사회 프로그램’이‘2012 세계 싱크탱크 보고서’를 통해 밝힌 내용에 의하면 전 세계 182개국 6603개의

싱크탱크를 상으로 한 경쟁력 평가에서 한국 싱크탱크로는 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각각 55위, 58위로 나타났다.

3) 지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행정 및 정책학분야에서 수행된 1,703건 정책연구용역 중 105건 만이 정책 안 발굴에 활용되고 82%에 달하는

1,399건은 단순 참고용도로만 활용돼 정책연구 용역관련 낭비가 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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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국가정책지식과 적실성 고찰: 생태
학적 접근

1. 정책지식의 개념과 유형

정책형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지식이 필요하다. 정

책지식은 정책입안 및 집행과정에서 직접 활용되거

나 그 기초가 되는 지식이다. 정책이론은 좋은 정책

을 위한 체계적 지식이어야 한다. 과학주의 입장에서

규범이론이나 처방이론을 배제하는 경향이 있지만

한국의 정책이론은 경험이론뿐 아니라 규범 및 처방

이론을 포함한다. 규범적 정책이론에서 좋은 정책의

기준은 도덕 및 철학적 정당화에 관심을 둔다. 반면

경험적 정책이론에서는 행정제도와 과정의 실재를

기술하고, 그 원인과 결과를 설명하는데 관심을 둔

다. 처방성이 강조되는 경우, 행정설계와 선택에 관

심을 둔다. 궁극적으로 정책이론은 좋은 정부와 정책

에 기여하는 행정제도와 과정을 기술하고 그 조건을

분석하면서 정책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박종민, 2006).

또한 좋은 정책을 위한 정부능력과 가치는 공무원

수, 조직이나 예산규모에서 파생되는 것이 아니다.

시민과 기업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새로운 방법이나

서비스를 끊임없이 발견하는 과정에서 창출된다.

공∙사를 막론하고 성공적인 조직에 의해 제공되는

가치들은 서비스를 수반한다. 서비스는 문제해결과

정에서 이루어지는 연구, 엔지니어링, 설계라든가 문

제인식에 필요한 판매, 마케팅, 자문서비스 그리고

문제해결과 인식을 연결시키는 전략과 관리 등에 의

해 산출된다(Reich, 1991). 반면, 정책지식서비스의

경우 <표 1>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즉 문제해결지향

의 정책은 행정서비스를 통해 시민과 기업의 고충이

나 불만을 해결하고, 가치창출지향의 정책은 행정서

비스 활용을 통해 부가가치 창출 등이 제공된다. 또

한 유형의 재화에 기초한 행정서비스는 물리적 급부

나 기반구축 등이 주요 내용을 이루며 무형의 서비스

는 지식∙정보를 기초로 개방된 플랫폼에서 지식(정

보) 공동활용시스템 등을 통해 제공된다.4) 이처럼 정

책서비스의 제공에서 지식은 본질적 요소가 되기에

정보관리를 넘어 지식창출, 활용 등 지식관리의 필요

성(한세억, 2006)과 함께 생태학적 문제의식과 접근

이 요구된다.

2. 정책지식의 창출과 활용

행정학은 다양한 정책지식생태의 부분을 구성하면

서 지형을 확장시켜 왔다. 지식과 정책 간 상호작용

과정에서 지식세계와 정책세계는 다양한 연결과 상

호성을 보여준다. 정책은 사회문제 발견 및 해결의

준거로서, 그리고 사회변화에 부합한 행정활동의 분

4) 여기서 단일의 행정서비스에 의해 문제해결 및 가치창출의 효과를 낳을 수 있다. 행정지식 및 서비스의 유형은 지식관리의 본질을 이루기에 보다 심

층적 연구작업이 후속되어야 할 것이다.

<표 1> 정책지식서비스의 유형

구 분 유형의 재화베이스 무형의 서비스베이스

문제해결
지향

�인∙허가
�정책프로그램(촉진 및 지원)
�법∙제도의 구축, 운

�국방 및 치안서비스
�행정정보서비스
�보호(의료보호서비스 등)

가치창출
지향

�사회보장 및 복지급부활동(생활보호/ 노인)
�재난 및 재해방지
�사회간접자본(인프라구축 및 제공)

�민원서비스(여권발급), 금융범죄 예방
�일기예보, 공시 등
�정책정보공유 및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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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및 평가수단으로 지식을 활용한다. 더구나 지식이

사회 및 국가운 의 기축원리로 작용하고 조직생존

과 번 을 담보해 줄 수 있는 자원으로 인식되면서

지식경 및 관리활동이 중시되어 왔다. 지식은 그

활용목적과 범위에 따라 여러 갈래로 해석되지만, 경

험적이며 구조주의 시각에서 문제해결에 적용되는

기능(Skill)적 의미가 강조된다(Heibeler, 1996;

Nonaka, et al., 1995; Wigg, 1995). 정책맥락에서

볼 때 정책지식은 국가사회 발전이나 변동의 유지과

정에서 야기된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원인과 결

과 간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수단으로 이해할 수 있

다. 그렇기에 지식은 정보에 비해 지식활용자의 문제

역에 한 해결책을 의미하면서 해결책 자체 또는

그 일부이거나 결정적 단서를 제공한다. 문제해결과

정에서 지식은 혁신산출물로 기능하며, 정책 및 행정

활동의 준거로 작용하기도 한다. 그리고 합리적 의사

결정 형태를 개발, 시도하는 방법 또는 수단으로 소

용된다. 행정조직에서 지식은 정책수립과 관련된 지

식, 정부자원 및 업무처리와 관련된 지식, 공공서비

스와 관련된 지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처럼 정책

지식이 상이한 까닭은 정책 활동과 정책문제의 다양

성에서 기인한다. 동 사실은 정책 역의 확장과 행정

조직의 확 에서 엿볼 수 있다. 행정활동에 유용한

정책지식은 그 형태나 출처가 다양하다. 예컨 행정

조직 내 경험과 노하우, 행정민원 및 요구, 여론의 정

책비판 및 건의사항, 국회의 정책논의, 전문가 의견

및 자문, 외국의 정책동향, 기술발달 등으로 예거된

다. 이 가운데 정책전문가의 역할이 증 하고 있다.

그 역할을 둘러싸고 논의가 엇갈리지만,5) 전문지식이

행정활동의 주요내용을 구성하면서 정책지식 창출과

활용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또한 정책입안은 물론 집

행 및 평가과정에서 활용되거나 기초가 되는 지식순

환의 장으로서 다양한 참여자들에 의해 구성된 정책

지식생태는 정책지식의 생성과 발전에 관련된다.

지식창출과 활용은 지식생태를 유지하는 역동적

현상이며 작용이다. 먼저 지식창출의 정의 및 접근방

법은 학자들에 따라 다양하기에 명확히 정의내리기

어렵다. 하지만 지식창출은 현존하거나 미래에 발생

할 수 있는 복잡한 문제해결을 위해 정보를 선택, 편

집, 가공, 개발하는 창의적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실제로 정부부처들은 다양한 정책현장에서 제기된

복잡한 난제를 해결하고 불확실한 미래에 처하고

자 지속적으로 정책을 창출한다. 정책 역별로 창출

된 정책지식은 제도나 법령의 개선이나 새로운 정책

개발의 바탕이 된다(황창호 외, 2012). 또한 지식활

용(Knowledge Utilization)은 정책결정자가 연구

나 그와 관련된 연구결과를 정책문제에 한 장∙단

기적 해결책으로 고려하는 것이다(Weiss, 1978:

35). 정부는 자신이 결정 및 집행하는 정책의 성공을

위해 과학적 정보와 학술적 증거가 필요하며 행정학

및 관련분야 학문은 그러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을 생산한다. 산출된 연구결과의 활용을 파악하

기 위해 무엇을 활용으로 볼 것인지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기존 연구들은 개념적 활용, 도구적 활용,

설득적 활용으로 구분하고 있다(Weiss, 1978;

Caplan, 1979). 정책지식 활용은 지식창출과 함께

정책지식생태의 역동성을 강화하는 인자로 기능하고

상황과 필요에 따라 변화하면서 지속적으로 진화, 발

전하는 성장 메카니즘으로서 이해할 수 있다.

3. 정책지식의 생태학적 접근

최근 지식생태계라는 용어가 널리 사용되고 있지

만 학술적 연구는 부족하다. 일찍이 Emery, et

al.(1973)은 조직간 관계를 다루기 위해 사회생태학

적(Social Ecological) 접근방법을 선호하 다. 동

5) 정책과정에서 전문가역할은 과학적 지식과 정치이념 간 시각차이로 나타난다. 즉 Lane(1966: 65-80), Galbraith(1967: 60-71), Drucker(1969:

263-381)를 위시한 전문가 옹호론과 Collingridg, et al.(1986: 8-10) 등의 회의적 입장이 갈린다.



2013∙가을

접근은 인간생태학(Human Ecology)이론의 전통을

토 로 한다. 인간생태학은 동식물세계에서 유기체

들이 환경에 공동체적으로 응하는 것과 인간세계

의 환경적응과정에서 공동체적 관계와 적응형태사이

에 연속성에 초점을 두고 사회현상에 한 생물학적

유추와 적용을 연구한다. 생태계 개념은 다양한 인간

사회분야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은유와 유추의 원천

이 되면서 조직생태(Hannan, et al., 1989: 3-27),

기업생태(Peltoniemi, 2006: 10-19), 지식생태(유

만, 2006) 등으로 구분된다. 지식생태학(Knowledge

Ecology)과 지식생태계 개념은 인간사회와 조직에서

지식창출과 순환, 활용과정을 포괄하는 논의의 틀로

서 등장하 다(유 만, 2006; 최희윤, 2006). 이를테

면 경 과학, 교육공학을 중심으로 전개된 지식경 ,

학습조직 등의 연장선상에서 볼 수 있지만 기존 논의

와 차별성을 지닌다(Malhotra, 2002). 그리고 행정

역에서 정책지식생태계에 관한 이론적 연구(삼성경

제연구소, 2006; 권 일, 2011; 채승병 외, 2006; 홍

일표, 2011; 한세억, 2006; 유재미 외, 2011)와 실천

적 연구(윤정선 외, 2005; 유 만, 2008; 최희윤,

2006)가 존재한다. 하지만 정책사례를 바탕으로 이론

및 실천적 융합연구는 척박하다.

지식생태란 지식을 창출, 통합하고 공유, 활용하며

이를 적절한 지렛 로 삼기위한 방법론 및 인적 관계

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데 초점을 맞춘 지식과

실천의 장이다. 지식의 창출, 활용, 유통 및 확산과정

에 참여하는 사람, 집단 및 이들 간의 상호작용 총체

로 정의된다(삼성경제연구소, 2006; 유재미 외,

2011). 정책지식생태에서 창조∙활용∙소멸되는 지식

은 지식생태의 자생성을 확보하는 밑거름이다. 급변

하는 정책 환경에서 현안 발생 시 정책지식을 급조하

는 방식으로는 시의적절한 정책수립이 불가능하다.

상황 및 환경변화를 빠르게 감지하는 지식생산자들

이 다양한 지식을 지속적으로 창출, 축적하여 적은

변형으로도 현실 활용성이 높은 정책지식을 생산∙유

통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요구된다. 불확실한 환경에

잘 적응하는 정책지식시스템은 생태계 개념으로 연

결된다. 지식집단의 경우, 생태계의 다양한 개체들로

구성된 종과 유사하다. 자연생태계에서 환경에 잘 적

응한 종이 진화적 선택 메커니즘을 통해 살아남듯,

역동적 환경에서 활용성 높은 정책지식은 실제 정책

으로 연결된다. 생태계의 동∙식물들이 상호 협력, 경

쟁하며 다양한 먹이그물을 맺으며 진화하듯, 정책지

식 창출과정에서 수많은 지식인들은 추측과 논박을

통해 다양한 협력관계의 사회연결망을 만들면서 발

전해가는 시스템이 정책지식생태다(채승병 외,

2006).

이처럼 정책지식에 한 생태학적 접근은 몇 가지

유용성을 지닌다. 첫째, 생태계의 유지, 성장원리를

지식창조∙활용∙소멸과정에 적용함으로써 지식생태

계의 조성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정책형성에 의미

를 제공한다. 또한 국가경쟁력 강화에 직결되는 정책

의 창출과 관련 개인, 조직과 환경간 적합성이나 상

호교류에 관한 포괄적 지식을 제공하며 정책담당자

가 통합적 접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준다. 나아

가 급변하는 환경에서 정책문제에 한 국가적 및 사

회적 차원의 개입과 검토에 유용하다. 둘째, 기존 정

치적∙경제적 합리성중심의 분석패러다임과 달리 정

책 환경을 둘러싼 참여자 또는 행위자간 역학관계를

통합적 시각(Holistic View)에서 설명해주며, 생태

계의 평형상태 유지를 위한 행위자역할을 제시하는

방법론적 장점이 있다(오철호 외, 2009). 이러한 접

근은 환경과 협상하는 개인능력에 초점을 두면서 체

계능력을 강조하는 체계이론과도 구별된다.

4. 정책지식의 적실성 평가6)

정책지식생태계에서 다양한 정책지식이 생성,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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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본 절에서 적실성 평가는 후술하는 전자정부정책의 상위맥락으로서 행정 및 정책에 한 기존의 평가적 논의를 바탕으로 기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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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한다. 정책지식생태의 지속적인 유지 및 발전을 위

해 정책지식의 적실성은 핵심 가치다. 사회과학에서

적실성은 현실에 도움이 된다는 의미다. 즉 사회가

요구하는 사상, 이론과 기술이 강조되면서 행정학이

공공문제 해결을 위한 지식제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연구와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론적 측면에서 적

실성은 현실의 사회문제 해결에 유용한 정책지향의

성격이 중시되고(Marini, 1971; Waldo, 1971), 과학

으로서 논리적 정확성이 요구된다. 적실성은 1960년

말 미국의 소장행정학자들이 기존 행정학의 방법

과 개념, 연구의 적실성 등을 비판하면서 부상하

다. 당시 신행정학은 행태론의 인식론적 근거인 논리

적 실증주의를 비판하면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현

실적합성(Relevance)과 실천성(Action)을 갖춘 처

방적 학문을 강조했다(이종수, 2009).7) 이러한 정의

는 공공문제 해결이나 공적 가치창출 활동으로서 정

책의 성격과 상통한다. 즉 정책 상인 공공문제와 가

치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맺기에 복잡하고 동태적 양

상을 보여준다. 한국의 행정 및 정책지식은 짧은 지

적 전통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

했다는 긍정적 입장과 무기력하다는 부정적 평가가

엇갈린다.8) 

1) 긍정론

정책학의 현실 적합성과 유용성을 인정하면서 정

책이 문제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 우리나라 행정

학 연구자들과 행정가들은 다양한 인적교류를 통해

정책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으며, 연구결과는 행정현

실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더구나 연구자 스

스로의 흥미에 동기부여 된 학술연구보다 정책적 필

요에 의해 발주된 용역연구가 더 많이 활용되고 효과

도 컸다. 일부 공무원들은 담당업무 관련자료 파악을

위해 비교적 많은 양의 학술논문을 읽는 것으로 나타

났다. 즉 정책결정자들은 당면한 정책문제를 풀어나

가는데 도움을 얻기 위하여 기존 학술연구들을 소비

한다(김재훈, 2008; 오철호, 2008). 실제로 정책연

구 용역결과가 담당업무 수행에 유용한 것으로 나타

났다(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2005). 이러한 입장

에서 행정학이 현실문제에의 참여를 통해 자신감을

얻었다고 긍정한다. 특히, 직접 정부에서 일하면서

느낀 행정학에 해 단히 유용한 학문으로 평가된

다(하연섭, 2005). 즉 관리자계급(Executive Class)

에 유용한 행정학, 계선기능에도 의미 있는 행정학,

의사소통과 국민과의 화에 적절한 행정학의 성격

이 강해진다면 행정학의 정합성은 높아질 것으로 인

식한다. 뿐만 아니라 행정학회의 연구용역 건수의 증

가추세에 해 연구결과에 한 적실성과 타당성이

높기 때문에 수주기관이 신뢰하는 것으로 평가되기

도 한다(남궁근, 2006). 이러한 인식의 바탕에서 정

책지식은 증거기반 논쟁과 설득이라는 정책과정의

기본 메커니즘에 한 이해를 촉진하고 이에 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줄 수 있다.

2) 비관론

비판적 입장은 지식사회학적 반성의 부재에서 비

롯된다. 행정학은 지식사회학적 뿌리가 약해 외국의

연구동향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면서 한국적 독자성

없이 외풍에 노출되었다.9) 이러한 사실은 주로 미국

행정학의‘수입상’역할에서 잘 나타난다(권해수,

2005). 또한 행정학은 역 권위주의정권과의 착

7) 적실성과 유사한 개념으로 유용성은 인간이 이용하기 쉽게 디자인한 인간과 컴퓨터 간 상호작용(Human Computer Interaction) 분야에 뿌리를

둔다(Shneiderman, 1998). 즉 이용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시스템을 디자인하는 것으로, 새로운 시스템을 배우기 위한 학습의 용이성과 주어진

업무완수를 위한 이용편의성을 말한다(Badre, 2002).

8) 연구 성과는 Case마다 상이하게 평가될 수 있다. 평가의 질적 측면은 과거에 비해 분명히 성장했지만 사회과학분야와의 상 적 평가측면에서 제기

될 수 있다.

9) 적실성 없는 연구는 단순히 외국이론의 소개나 외국에서 유행한 이론을 한국 행정현상을 설명하려는 시도, 사회적 중요성이 있는 문제 혹은 지역사

회의 다수에게 향을 주는 문제를 등한시한 채 정교한 방법이나 개념을 강조하는 것 등을 의미하며, 한국행정연구는 많은 학자들에 의해 적실성이

부족하다고 지적되어 왔다(이종수, 2002: 797-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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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팽창하 다.10) 심지어 정책용역 결과가 학

문발달에 공헌하기보다 정권유지와 그 정당화에 기

여하 다. 학문적 관점보다 용역발주자 입장이 강조

되면서 정책합리화의 구실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부

실한 연구용역은 사회적 비판 상이 되었다(안창흡,

2005). 실제 정책담당자들은 행정연구의 실효성에

해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면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

하 다.11) 그 동안 행정학에서 공공철학, 공공성 의

미, 민주성, 형평성에 한 심층적 논의가 부족했으

며 현실과의 괴리로 인해 문제의 원천에서 멀고 초

보적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실례로 직급이 올라

갈수록 가치기반 증거를 가지고 논쟁, 설득해야 하

지만(Majone, 1989), 행정학은 5~7급 공무원훈련

이나 교육에 치중하 다(하연섭, 2005). 특히, 기법

일변도의 행정학교육이 강조되면서 행정현실로부터

유리되었다. 실제로 행정학의 시 적 적실성과 관

련, 체로 생산자인 행정학자들은 만족하고 소비자

인 정부와 학생은 불만족한 것으로 평가되었다(신무

섭, 2006: 445-446). 그 까닭은 진보시

(Progressive Era)에서 부패척결을 위해 정치∙행

정 분리가 강조되고 행정에서 예산, 조직, 인사, 기

획 등 참모기능이 중시되면서 분석기법이 강화되었

기 때문이다(Ventriss, 1991). 그럼에도 행정은 문

제에 한 정확한 원인진단이나 교정 없이 땜질 책

을 남발하여 정책불신을 초래했다. 게다가 특정 인맥

과 소수전문가에 국한된 채 상호작용이 취약한 정책

지식생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실패한 정책을 놓고도

전문가가 아니라고 둘러 거나 나중에 두고 보자는

식이다. 이로 인해 정책은 문제 악화와 고통을 심화

시키면서 무지한 정부실상을 드러냈다(한세억,

2006).

Ⅲ. 정책지식생태의 경험과 교훈: 사례의
비교분석

1. 분석모형과 상사례

앞선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정책지식생

태를“공공문제에 한 해결책이나 바람직한 가치창

출을 위하여 정책지식의 창출과 활용에 참여하는 사

람, 집단, 조직들 간 및 이들 요소와 내∙외부 환경과

의 역동적 상호 작용과정과 산물의 총체”로 정의하고

자 한다. 정책지식생태계는 정책지식프로세스에 참

여하는 사람, 조직 및 이들 간 상호 작용하는 동태적

시스템이다. 다양한 주체들이 환경변화에 적응하면

서 현실 적합한 지식을 창출한다는 점에서 정책주체

들 간 관계를 생태계로 파악할 수 있다. 즉 정책생태

는 창출주체, 활용주체, 유통주체, 환경요소로 구성

되며 이들의 관계를 도시하면 <그림 1>과 같다. 먼저,

정책지식 생산주체는 정책지식을 생산하는 학, 연

구기관, 전문가위원회에 소속된 지식인을 포함한다.

둘째, 활용주체는 정책지식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정

책을 입안하는 정부, 국회의원을 포함한다. 셋째, 국

민 요구를 창출주체와 활용주체에 전달하는 미디어

는 언론 및 인터넷이 해당된다. 정보시스템의 도입과

활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변화에 한 개인 및 조직차

원에서 행위자들의 순응 또는 저항, 적응과 충돌, 그

리고 이해관계의 상충이나 태도의 변화와 같은 요인

들이 전자정부의 결과에 향을 미친다(Klein, et

al., 1983). 넷째, 환경요소는 기술동향, 외국의 제도

와 같은 외부환경과 정책에 한 요구 및 투입을 하

는 내부 환경으로서 국민을 포함한다. 여기서 외국은

국내 정책지식생태계에 지식을 공급하는 환경요소

다. 또한 국민요구는 정책지식 형성의 중요한 원천

10) 수많은 학자들이 찬밥, 더운 밥 안 가리고 정부프로젝트에 매달리는 통에 행정학은 <정부용역학>이라는 경멸적 별칭을 얻었다. 그리고 정권과의 오

랜 월은 행정학의 <몰가치성>을 방패삼아 정당화 되곤 하 다(안병 , 2005).

11) 행정자치부는 지난 2006년 정부가 수행하는 연구용역 과정의 투명성 제고와 연구결과의 품질 향상을 위해 정책연구용역 관리제도를 도입하고, 이

를 지원하는 `정책연구정보서비스시스템(PRISM)’을 개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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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하나다. 정치제도는 각 주체들의 존재양식과 상호

작용방식을 전반적으로 규정한다(채승병 외, 2006).

가령 전자정부와 정보시스템이 구축된 조직을 둘러

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제반 환경적 요인

이 전자정부의 결과의 차이를 가져온다. 다국적 IT기

업들이 컨설팅과정에서 활용하는 지식네트워크는 한

국가의 성공사례가 다른 국가로 전파되는 경로 중 하

나로 작용한다(Dunleavy, et al., 2006: 254).

정책지식생태에서 환경과 주체들 간에 교류작용

및 향관계의 맥락에서 정보가 순환하면서 정책지

식이 끊임없이 생성된다. 정책지식은 요구(투입)-산

출-평가과정을 거치면서 경쟁과 선별, 적용, 공진화

과정을 거치면서 정책지식은 물론 구성요소들의 진

화와 발전을 드러낸다. 이러한 양상을 보면 첫째, 주

체들 간 네트워크와 상호작용이다. 정책지식의 창출

과 활용에 참여하는 구성요소들은 현실 적합한 지식

의 생성과정에서 상호작용과 연계를 이룬다. 둘째,

정책지식은 필요성이 제기되고 산출되는 과정에서

관련분야의 정보, 지식들이 법, 정책, 계획 등 다양한

형태로 형성된다. 셋째, 정책지식의 생성과 적응과정

인 정책프로세스는 정책주기와 관련되며, 이슈-정책

형성-정책집행의 단계로 압축할 수 있다. 넷째, 적실

성은 정책지식의 가치와 의미의 평가요소로서 정책

환경에 한 반응성, 정책지식소비주체에 한 유용

성, 그리고 정책생산주체와 관계가 있거나 관계된 연

관성을 함축하며 정책지식의 판단기준으로 작용한다.

본 연구의 분석 상인 전자정부는 정부 미래상

(Image)으로서 그 범위와 구성요소는 복잡∙다기하

다. 그래서 자칫 논의 초점이 흐려질 수 있으며 전자

정부의 지속적 확장에 따른 포섭의 한계를 벗어나기

도 어렵다.12) 하지만 전자정부정책은 두 가지 점에서

중요하다. 첫째, 공공서비스를 고객지향적이며 획기

12) 본 연구는 정책지식생태라는 거시수준을 다루면서 전자정부정책의 시간, 내용, 범주도 포괄적이며 광범위하다. 또한 기술적 및 탐색적 성격으로 인

한 추상성이나 사례분석에 따른 외적 타당성 한계는 후속연구를 통해 보완키로 한다.

<그림 1> 정책지식생태계의 개념적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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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방식으로 전달하는 정보기술기반 정부구현을 말

한다. 단순히 온라인서비스 제공 차원을 넘어 정부업

무 전반에 인터넷을 포괄적으로 이용하는 정부

(OECD, 2002)를 의미한다. 나아가 정부 관련기관을

하나의 포털 웹사이트로 연결하여 통합서비스를 제

공하며 궁극적으로 온라인 포럼, 전자투표시스템의

구축에 이르는 과정으로(Wescott, 2001), 실태파악

이 용이하다. 둘째, 전자정부정책은 ICT 산업의 근간

이자 국가정보화의 핵심 사업(Key Project)이다. 더

구나 정보기술의 바탕에서 CPND(콘텐츠∙플랫폼∙

네트워크∙디바이스)와 접한 정책 역이다. 즉 망

(N)을 기반으로 콘텐츠(C), 플랫폼(P), 기기(D)가 상

호연계 진화하면서 정부와 사회∙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ICT CPND 생태계의 선순환구조 및 ICT와

타 분야의 융합 및 확산이 요구된다(행정안전부,

2011). 이처럼 전자정부정책과정에서 다양한 행위자

(개인, 조직)가 참여하여 상호작용하 다는 점에서

생태적 접근이 의미를 지닌다.13)

2. 한국의 전자정부 정책지식생태

1) 정책참여자 및 네트워크

전자정부 구축과정에서 정책행위자들은 정책네트

워크를 구축하여 전자정부의 적응성을 증 시켜 왔

다. 1980년 중반까지 정보산업관련 부처중심에서

1980년 후반 전 행정부처로 확산되면서 정책경쟁

과 함께 지식생태의 외연이 확장되었다. 이 과정에서

정책지식생태를 구성하는 환경요소, 소비 및 생산주

체로 네트워크가 형성되었다. 전자정부 정책네트워

크의 관계구조를 보면, 행정전산화 시기에는 느슨한

정책공동체 형태를 드러냈다. 이후 역사적 맥락과 정

보기술 변화, 그리고 정보화 축적과정이 진행되면서

네트워크의 형태가 변화하 다(방민석, 2003). 정책

네트워크에서 노드역할은 지식생산자로서 전자정부

를 연구하는 학자와 전문가들이 담당하 으며, 링크

기능은 연구자들과 소비주체들 간 상호작용에서 나

타났다.14) 먼저 생산주체로는 학 및 부설 전자정부

연구소(KAIST, 서울시립 , 성균관 등), 학회 및

연구회(전자정부포럼), 정부산하기관(정보통신정책

연구원, 한국정보화진흥원 등), 민간기업(컨설팅사

및 SI업체 등)이 활동하 다. 특히, 1997년 12월 한

국행정학회 내 전자정부연구회가 발족, 공론장을 마

련하여 관련논문 들을 소개하 다. 전자정부 역이

새로운 연구 역으로 인식되었다(유평준, 2001).

1999년 2월에는 전자정부입법에 한 연구의 필요성

이 학계와 정치권에 확산되었다. 1999년 9월 16일

학계, 연구소, 법조계, 정치권 및 행정부의 관련자들

을 중심으로 한국전자정부입법포럼이 창립되었다.

당시 이상희 의원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통해

전자정부입법과제를 발주하 다. 연구진은 전자정부

법제화의 필요성을 주장하 으며,15) 이러한 연구자들

의 경험과 지식이 전자정부구축과정에서 투입되어

법∙제도가 마련되었다. 또한 시민사회단체(경제정의

실천시민연합∙문화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

임∙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는 언론부문과 함께 전자정부 구축과정에서 제기

된 전자시민증 등 정책이슈와 문제, 정책의제화에 투

입작용을 하 다. 전자정부정책과정은 소비주체인

관료와 소수학자그룹에 의해 주도되었다. 실제로 일

부관료는 과업수행과정에서 산출된 정보∙지식을 흡

수, 번역하여 다른 집단들에게 전달하는 중개자역할

도 수행하 다. 참여자들 간 회의참여방식으로 각 집

13) 전자정부정책은 정보기술(네트워크,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법, 조직, 예산, 인력을 망라한다. 또한 방송 및 미디어정책, 문화산업정책, IT정책 등

과 접하며 새로운 행위자의 발생 및 참여가 두드러지기에 생태학적 접근방법의 적용 가능성이 비교적 높다.

14) 연구자를 비롯한 지식인들 간 관계는 산출된 연구보고서 내용의 유사성 정도로 결정할 수 있다.

15) 행정자치부는 한국전자정부입법포럼에 법초안을 의뢰하 다. 이에 따라 연구진(4명의 행정학자 및 2명의 법학자)을 구성하여 (가칭)전자정부법 제

정을 위한 학술연구를 수행하 고, 2000년 9월 전자정부법(안)으로 행정자치부에 제출되었다(황성돈 외, 2000). 최종안은 본문 제7장 75조 부칙3

조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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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식의 생태학적 접근

단의 의사결정을 이어주고 정부 내외부 전문가 및 일

반인들과 연결망을 구성유지해 왔다(엄석진, 2011:

357-380). 즉 전자정부 초기의 정책공간에서 형성

된 관료-기업가-공학∙기술자 등 공급자 중심의 인

적 네트워크가 공고하게 유지되었지만 소비주체로

정치부문의 참여는 미미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에

서 전자정부가 스마트정부로 전환되었지만 사업은

정체되었다. 전자정부 예산의 경우, 2007년 2,907억

원에서 2008년 1,450억, 2012년 890억 원으로

폭 축소되면서 전자정부관련 네트워크 명맥만 유지

된 채 전문가의 우려와 불만을 자아냈다.16)

2) 정책공동체의 산출지식

1980년 초반 전자∙통신공학자를 비롯한 체신관

료에 의해 토 가 마련되었고 후반에 경제∙경 학자

의 참여로 정책지세가 변화하 다. 1990년 초반

행정학자를 비롯한 사회과학과 공학 등 학제적 접근

이 이루어지고 후반부터 지식정책으로 전이양상을

드러냈다(한세억, 2002). 특히, 민간학자들은 정부위

원회에 참여하면서 정책지식을 산출했다. 전산망조

정위원회(1980년 ), 정보화추진위원회∙전자정부특

별위원회(1990년 ), 전자정부전문위원회∙국가정보

화전략위원회(2000년 )에서 정책방향 설정 및 안

발굴에 기여하 다. 전자정부특별위원회의 경우, 주

요위원들이 민간인이었음에도 부처입장을 조율하는

조정자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 다.17) 노무현정부

의 전자정부전문위원회에서 한국전산원장이 국가

CIO 역할을 맡았다. 전자정부정책 역시 정보화가 갖

는 기술적 특성을 감안하여 지정된 전담기관(한국정

보화진흥원,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등)에서 전문지식

을 창출하 다. 또한 전자정부시스템 구축과정에서

는 민간 IT업체의 전문가들이 문제해결을 위한 지식

창출에 기여하 다. 특히, 한국의 전자정부정책에서

산하단체가 국가와 시민사회를 매개하 다. 즉 새로

운 정책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는 산하기관을 통

해 응하 다. 실례로 2011년 6월 한국정보화진흥

원 주축으로 스마트정부(Gov 3.0) 창립된 오픈포럼

에서 전자정부관련 다양한 정책지식이 산출, 공유되

었다. 물론 2006년 4월에는 민간전문가들이 전자정

부 관련 이슈를 폭넓게 논의하는 정책공동체로서 한

국전자정부포럼이 발족하여 전자정부방향과 정책,

차세 전자정부 로드맵 등을 제시하 다.18) 언론에

서도 전자신문(미래포럼), 디지털타임스(스마트 ICT

포럼)와 SBS(서울디지털포럼)같은 전문일간지 및 방

송에서 전자정부이슈 및 평가관련 공론을 형성하

다. 정책공동체의 정책지식과 담론들은 전자정부기

능과 체계 정비, IT기술 및 환경 변화, 전자정부 서비

스의 질적 수준 향상, 민원편의 및 효율성 제고를 위

한 전자정부 법 제(2001)∙개정이나 관련 제도(PMO

제도) 구축 및 운 과정에서 투입기제로 작용하 다

(행정안전부, 2013). 하지만 정책지식 창출주체들이

내적 상호작용보다 정부의 이슈제기에 응하는 방

식이 주류를 이루었고 전자정부기술 및 정책의 외

의존도 높았다. 따라서 국민적 관심과 이슈가 제약되

면서 사회적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정책연구에

서 정보통신분야비중이 증 하 지만(남궁근, 2006)

전자정부관련 산출지식은 상 적으로 미흡했다.19) 그

럼에도 전자정부 구축시기에서 행정학자들은 공직참

16) 이명박 정부의 정보화예산 감축은 공공분야 정보화사업의 축소로 이어져 정부가 전자정부 및 정보화 사업을 통한 국민 서비스 개선의지가 부족

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낳았다(전자신문, 08/04/01).

17) 당시 김 중 통령은 위원회의 전문성 존중과 권한위임으로 전자정부11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었다. 안문석교수(전자정부특별위윈회 위

원장)은“1년 10개월간 50회의 실무위원회를 개최하 다”고 술회하 으며 특히, 11 사업의 성공요인으로“민간위원이 참석하여 전문적 지식이 실

무조정 및 정책수립과정에 활용되도록 하 다”고 평가하 다(안문석, 2008: 106-110).

18) 한국전자정포럼은 연례학술 회에서 차세 전자정부 비전을 제시하 으며 당시 행정자치부는 연구결과를 토 로 구체적인 차세 전자정부 정책

을 수립, 본격적으로 추진하 다. 

19) 2002년부터 2011년까지 한국행정학회와 정책학회에서 산출된 연구는 총 6,276건 가운데 전자정부를 주제로 한 연구는 108건으로 1.72%에 불과

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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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와 자문 및 용역을 통해 정책지식을 산출하 다(안

병 , 2005). 이러한 산출지식을 바탕으로 행정전산

화(전산망, 정보화) 구축계획을 비롯 하여, 전자정부

관련법령의 제∙개정, 전자정부(지식정부, 모바일정

부, u-정부, 스마트정부) 추진계획 및 로드맵 등 전

자정부 정책 및 계획이 마련되었다.20)

3) 정책프로세스와 정책지식

정책지식은 산출과정에서 지식프로세스가 원활해

야 한다. 즉 지식공유와 유통이 자유로워야 한다. 이

에 따라 정부도 전자정부에서 진화된 지식정부 구현

을 위해 지식관리활동을 전개해 왔다. 그 목적은 지

식관리를 통해 문제해결능력과 정부경쟁력 강화에

있었다(행정자치부, 1999). 나아가 외부의 지식자원

들이 조직 내에 신속하게 유통되도록 통합체계를 갖

추어 시민니즈와 정책문제 해결을 도모하는 것이다.

지식습득∙생산∙공유∙활용의 효율적 관리는 정책성

패를 가늠할 정도다(Sugarman, 1999). 즉 지식생태

의 물리적 기반으로서 IT가 결합된 통합된 기술네트

워크시스템으로서(Por, 1997: 29-30) 지식창조∙공

유∙활용을 위한 지식DB와 커뮤니케이션 링크 기반

지식관리시스템 구축, 활용과 함께 지식네트워크의

확장(중앙 48개, 지방 60개 기관)을 시도하여 2008

년 1월 최초의 지식행정포털인 온-나라 지식나라

(www.gkmc.go.kr)가 개통되었다.

전자정부 추진과정은 행정 및 정보기술(IT)과 관련

된 다양한 지식과 정보가 정책참여자들을 통해 유입,

확산, 활용, 전환되는 과정이다. 관료를 비롯하여 교

수, IT기업의 전문기술자, 컨설턴트, 언론인, 그리고

시민사회 및 정치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행위자들

이 개입하 다. 뿐만 아니라 각 단계에서 행위자들이

상호작용하면서 관련 지식과 정보를 제공, 공유하며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활용되었다(Fountain, 2007;

Dunleavy, et al., 2006; Yildiz, 2004). 특히, 민

간전문가가 참여한 위원회활동으로서 전자정부특별

위원회(2001)의 활동이 컸다. 아울러 온라인 정책과

정 참여확산을 위해 2002년 전자정부포털사이트

(www.egov.go.kr) 서비스를 시작하 고, 지방정부

차원(서울시)에서는 천만상상오아시스(2006,

oasis.seoul.go.kr), 희 망 씨 앗 99플 러 스

(www.seoul.go.kr/hope2012) 표사례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정보자원의 활용을 통한 가치창출과 역

기능 해소에 초점을 맞추었다. 즉 기 구축된 전자정

부정보, 서비스, 시스템의 연계, 통합 및 재활용을 통

한 가치창출을 위해 스마트정부가 추구되었다(행정

안전부, 2011). 가령, 행정정보공동이용실적이 2005

년 844만 건에서 2009년 4,515만 건으로 증가하면

서 1,635억 원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 다(한국정

보화진흥원, 2010). 그러나 초기에 관료, 공학 및 행

정학자 중심의 전자정부 정책과정에서 인문∙사회∙

문화 분야전문가 및 학자, 시민사회 참여가 제약된

채 하향적 방식으로 운 되었다. 즉 이슈, 정책형성

과 집행프로세스도 공급자인 관주도경향을 보여주었

다. 실례로 전자정부법안검토과정에서 연구자원안이

훼손되거나 전문가와 시민단체 의견수렴 없이 추진

되는 등 공급자위주의 정책편향을 드러냈다. 일부 전

자정부사업에서는 사업우선순위 및 추진방식과 관련

하여 고객과 주민의 니즈보다 공급자 관점이 반 되

었다. 그 까닭은 정책연구에 필요한 자원이 정부에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학계 및 시민사회는 독자적이

며 안정적 재원마련이 어렵기에 정부의존이 심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전자정부초기와 달리 노무현

(모바일정부), 이명박(스마트정부)정부시기에서 학

계, 전문가, 시민사회 참여가 확 됐지만 여전히 정

부주도의 정책과정을 벗어나지 못했다. 심지어 정부

내 공유, 소통프로세스가 취약하여 부처 간 정보단절

과 분절을 의미하는 부처칸막이가 정부 3.0 추진과정

에서 가장 커다란 걸림돌로 지적된다(연합뉴스,

정보화정책 제20권 제3호

20) 이러한 사실은 전자정부연구회, 전자정부 관련위원회에 참여했던 교수와 민간전문가(SI업체)들과의 담 및 학술 회의 토론과정에서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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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책지식생태의 적실성

정책지식은 행정관리 및 정책개발에 가치를 제공

해야 유용성이 담보될 수 있다. 즉 사회문제 해결과

가치창출에 기여할 때 적실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정책연구자들도 정부 및 현장과 지속

적인 교류가 필요하다. 그 동안 전자정부, 지식정부

를 표방하며 정보지식의 유통 면에서 놀랄만한 수준

으로 발전해 왔다(강승한, 2010: 129). 기존 정부와

상이한 기술과 제도, 절차를 필요로 하는 전자정부의

초기단계에서 정책개발이나 연구 활동에서 미국의

이론, 정책프로그램 및 보고서 등이 활용되었다. 하

지만 전자정부사업의 확산, 심화과정에서 제도 및 시

스템구축, 운 의 독창성을 드러냈다. 가령 1996년

에 제정∙공포된 정보공개법은 아시아최초의 정보공

개제도 다. 또한 1999년 서울시의 민원처리온라인

공개시스템(OPEN System)은 세계 최초의 부패척

결 우수모델로 선정되었으며 국제투명성기구(TI) 등

에서 성공모델 또는 반부패 우수사례로 발표되었다.

또한 UN의 전자정부평가에서 2001년 15위에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 연속 1위를 차지하면서

세계 각국의 벤치마킹 상이 되었다. 예컨 조달청

의 나라장터, 관세청의 전자통관시스템(UNI-

PASS), 법무부의 출입국심사서비스(KISS), 특허청

의 인터넷기반 전자출원시스템(특허넷), 행정안전부

의 정부통합전산센터모델 등은 외국으로 수출되고

있다. 이러한 산물 및 성과는 정부와 학계 및 연구계

의 전문가와 기업 등 전자정부 공동체가 지속적으로

협력해 온 산물로 인식된다(송희준, 2010). 즉 산∙

학∙관간 기술 및 지식생산, 공유, 활용에 힘입은 바

크다. 행정안전부는 2012년 9월 세계 각국 전자정부

담당 고위공무원과 민간 기업을 초청, 전자정부 로

벌 확산이란 주제로 유엔경제회사회국(UNDESA)과

OECD공동으로 국제포럼을 개최하여 전자정부경험

과 지식확산의 계기를 만들었다. 이처럼 전자정부 정

책지식생태에서 산출된 정책지식은 새로운 정책 및

서비스발굴로 이어지면서 세계 최고수준의 전자정부

기술과 인프라 혁신을 성취했다.21) 하지만 당초 의도

했던 행정능률과 정부생산성 향상, 국민 삶의 질, 기

업경쟁력으로 연결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정책 산출의 적실성이 제약된 것으로 판단된다. 가령

정책연구용역에서 드러났듯 발주기관의 사전 의도된

방향성이 내재된 경우가 많았기에 연구자소신과 관

계없이 정책성향을 판단해 프로젝트가 수행되었다

(권해수, 2005). 이런 경향에서 전자정부용역연구도

자유롭지 못했다. 한국의 현실상황에 부합한 전문적

이고 통합적인 정책지식으로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

기보다는 정책소비자와 특정 분야의 생산자간 한정

된 관계형성으로 인해 비록 정책공동체는 긴 했지

만 폐쇄성으로 인해 산출지식의 적실성이나 유용성

이 제약되었다. 또한 정책성과 및 효과에 한 국민

의 만족수준도 저조한데 전자정부서비스이용률은

2003년 23%에서 2006년 47%로 증가하 지만, 수

요자가 체감하는 유용성(61.8%) 및 만족수준(63.3%)

은 낮았다(행정안전부, 2010). 특히, 유용성을 고려

하여 설계된 전자정부 웹사이트 평가결과, 70점 수

준으로 나타나 여전히 유용성 확보가 당면과제다(변

호 외, 2005). 일반민원 행정서비스에 비해 인터넷

민원행정서비스의 만족도 역시 상 적으로 낮았다

(이근주 외, 2009). 지역차원에서도 서울시 전자정부

구축 수준은 외적으로 세계 최고로 평가되지만, 이

용자들의 활용도와 만족도는 상 적으로 낮은 것으

로 나타나면서(고경민 외, 2005), 관주도적 전자정부

로 인한 시민중심성이나 이용활성화는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제기되었다(김준한, 2010). 전자정부가 추

구해 온 행정생산성∙투명성의 획기적 개선과 국민과

기업에 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가치창출의 단계까

정책지식의 생태학적 접근

21) 「 로벌전자정부포럼 2012」에서 브루킹연구소는 한국을 전자정부성과 세계1위의 국가로 꼽았다(전자신문, 1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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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끌어올리기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앞서 논

의를 바탕으로 한국 전자정부 정책지식생태를 정리

하면 <그림 2>와 같다. 

3. 미국의 전자정부 정책지식생태

1) 정책참여자 및 네트워크

클린턴정부 시절 형성된 전자정부정책은 정보고속

도로사업(NII)과 함께 행정성과평가사업(NPR)에서

그 비전과 전략이 구체화되었다. 전자정부비전과 정

치적 리더십은 산업, 학계와 정부 간 긴 한 협력체

계에서 정보기술 발전을 통한 세계적 리더십과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국정목표로 나타났다. 정책과정에

서 정부∙민간∙산업 분야의 협력체계가 구축, 운 되

었다. 즉 기업, 학, 시민사회(전자프론티어: EFF),

의회, 주 및 지방정부와의 긴 한 동반자 관계를 강

조하 다. 여기서 백악관은 전자정부정책의 선도 및

조정자역할을 수행하 다. 또한 정보인프라 임시작

업반(IITF)과 정보인프라자문위원회(NIIAC)는 민간

부문 투자증진, 보편적서비스 개념의 확 , 기술혁신

과 응용증진, 이용자 지향, 정보보안 및 망 신뢰성 확

보 등 NII 기본원칙을 천명하면서 전자정부 정책의

상위맥락을 형성하 다. 정책지식을 생산하는 학

은 사회 모든 부문에 전문가를 공급하고 일부 싱크탱

크 간 이념적 긴장관계를 형성하며 경쟁을 유지하

다. 의회와 시민사회는 경쟁과 협력적 공생관계의 바

탕에서 정책추진체계가 작동하 다. 특히, 부시행정

부에서 전자정부국 내 분야별 기획위원회(Steering

Committees)는 분야별 전자정부 과제 담당자와 관

련기관 표자들로 구성되어 사업수행과정에서 조정

및 지원역할을 담당했다(엄석진, 2008). 또한 시민사

회가 중요 정책의제를 위원회에 반 할 수 있도록 하

는 장치를 통해 정보화정책의 견제와 균형을 추진체

계 내에서 실행하 다(정연정, 2009). 이처럼 정치,

민간, 공공, 시민사회 그리고 리부문 모두 한쪽으

로 쏠림이나 부족함이 없고 경계도 확연하다(김선빈

외, 2007: 310-311).

미국의 전자정부 추진체계가 정부 주도적이었지만

민간주도 원칙과 분산형 추진전략을 구사했으며, 시

민사회 참여와 정부부처 내부의 분산화를 통해 정부

정보화정책 제20권 제3호

<그림 2> 한국의 전자정부 정책지식생태



정보화정책

독주의 위험성을 최소화하 다. 정책초기에 IT가 행

정개혁 수단으로 강조되었지만 구체적 전략을 수립

하지 못했다. 정부생산성 향상, 신속한 업무처리, 

국민 서비스 질 향상 등 정부조직에 적용할 기준이

마련되지 못하 다. 심지어 IT기술개발 및 응용수준

이 사기업에 비해 낮고22) 경험도 부족하므로 사기업

에 전자정부 구축을 민간에 위임하자는 소수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민∙산∙관 전문가로 구성된 NPR을

중심으로 행정개혁의 핵심과제인 성과중심 실적평가

제가 도입되고 법적 기반도 마련되었다. 즉 IT가 행

정개혁 목표달성기준으로 인식되고 분야별 및 IT의

업무성과측정기준이 제시되었다. 전통적으로 미국은

연방정부와 의회, 주정부의 독립적 기능과 역할이 상

호간 분담되었기에 전자정부 구축이 일관성 있게 진

행되기가 힘들었지만 통령리더십이 뒷받침되었고,

예산권과 전문성을 갖춘 OMB가 조종자 역할을 수행

하 다. 통령이 전자정부 관련 입법 및 법집행을

위해 직접 의회와 정책협상을 수행하 다. 의회와의

원활한 관계와 효율적 정책집행을 위한 통령 역할

이 컸다.23) 전자정부 의제와 실천지침이 통령리더

십에 의해 현실화되었고 개별 행정부처의 독립적 권

한과 역할을 통해 실행되었으며, OMB 및 위원회를

통한 조정이 이루어졌다. 부시정부도 체계적이고 효

율적인 전자정부메커니즘을 구축, 운 하 으며 오

바마 정부도 국가혁신 조건으로 IT활용을 강조하며

전자정부정책을 추진하 다. 즉 통령과 OMB 처장

등이 공공관리 개선을 위한 전자정부 필요성을 강조

하면서 전자정부국 활동을 뒷받침하 다(엄석진,

2008).

2) 정책공동체의 산출지식

전자정부정책 지식산출은 정부∙교육∙산업연구소

의 연결망에서 정보교환 및 지식확산 양상을 드러냈

다. 산∙학∙관 협력기반 민간중심의 실용주의 맥락에

서 정책지식이 산출되었다. 부처차원의 정책산출의

경우, 전자정부관련 규정이나 지침 등을 제정하면서

부처 간 협력과 정보공유를 위한 회의를 개최하

다.24) 범국가 차원에서는 정책개발(NPR), 정책조정

(GITS위원회, OMB), 정책협의 및 자문기구(정보기

술자문위원회/CIO협의회)를 통해 이루어졌다. 민간

차원에서 전자정부정책 지원조직으로서 산업자문단

은 전자정부국과 파트너십을 맺고 정책과정에서 제

기된 문제점과 쟁점, 관련 사례를 조사, 분석하 다.

가령 OMB는 산업자문단에 FEA사업의 효과적 추진

방안에 한 연구를 요청하 다. 이에 따라 OMB회

람 A-11과 업무참조모델의 결합, ITA 성숙도 평가

지표 개발, 상호운용성의 개념 등에 한 사전연구

등이 민간 IT조직인 산업자문단(IAC)에 의해 수행되

었다(엄석진, 2008).25) 또한 민간사례를 정부에 적용

하면서 필요조치들에 한 연구결과를 전자정부국과

공유하 다.

전자정부 구축과정에서 형성된 공공과 민간부문간

제도화된 연계는 일종의 협력적 공생관계(Symbiotic

Relationship)로서 전자정부 정책과정에서 민간의

전문지식의 유입통로로 기능하 다(엄석진, 2008).

예컨 OMB는 전자정부의 핵심 요소인 업무참조모

델 구축업무를 민간조직과의 연계 속에서 진행하

다. OMB 내 컨설팅지원팀은 업무참조모델 구축관련

전자정부국의 업무를 지원하 다. 과제 추진현황 분

정책지식의 생태학적 접근

22) 민간부문은 정보화사업 투자를 통해 약 40%의 생산성을 향상시켰지만 연방정부는 2002년 450억 달러를 투자하고도 가시적 성과가 미흡한 것으

로 평가되었다.

23) 특히, 클린턴정부 시절 발의된 법률안에 한 의회의 높은 지지율은 정보화정책이나 전자정부사업 집행과정에서의 갈등조절을 위한 중요한 역할사

례다. 

24) 초 전자정부국장이었던 Mark Forman은 통령관리위원회 및 정보화담당관 협의회를 통한 설득 작업에 많은 노력을 기울 으며, 위원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데 노력했다(Washington Technology, 02/01/04). 

25) 산업자문단은 400여 미국 IT기업들의 연합체이면서 비 리조직으로서 정부와 민간부문의 IT전문가들이 정보공유와 전문경력개발을 지원하며, 의

사소통의 원활화와 파트너십과 신뢰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전자정부국과 파트너십을 맺고 전자정부 추진과정에서 야기된 문제점이나 쟁점

들에 해 민간부문의 선진사례를 조사, 분석하여 전자정부국에 제공하여 왔다(엄석진,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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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추진방향과 복수의 정책 안들, 그리고 각각의

장점과 단점 등을 제시하 다. 이러한 정책 안들을

바탕으로 전자정부국장 등이 최종 결정하 다.26) 역

사적으로 독점금지와 공정경쟁 확보를 위한 시장규

제를 고유기능으로 삼아온 정부와 기업 간 적 관계

가 우호관계로 전환되었다. 특히, 시장규제완화는 기

업경쟁력 제고를 도모함으로써 전국적 고속통신망

구축과 정부서비스에 한 기업참여 유도를 통해 국

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하 다. 초기의 전자정부 인프

라 구축은 정부기관시스템 간 유기적 연계 미비 등으

로 인해 효율성은 미흡했다. 따라서 의회는 전자정부

관련 법안을 제정하여 전자정부사업 집행력 제고 및

예산확보 등 전자정부구축을 가속화하는 계기를 마

련하 다.27) 뿐만 아니라 Benton Foundation을 비

롯한 민간연구단체들은 전자정부구축 및 운 이념이

나 철학적 토 구축을 위한 지식창출에 기여하 다.

이 외에도 언론과 함께 정보기술과 미디어활용도 두

드러진다. 즉 혁신적인 공공정보 공유방식으로 정책

효과를 극 화하고 있다. 특히, 자연재해와 테러에

응하는 국가안보 및 재난관리정책분야에 소셜미디

어를 도입하여 많은 우수사례28)를 배출하 다.

3) 정책프로세스와 정책지식

전자정부 구축과정에서 지식생산주체들은 개방,

경쟁과 협력이라는 수평적 위치에서 자율적 형태로

정책지식을 산출하 다. 먼저 백악관, 연방정부 및

주정부의 정책은 인터넷을 통한 접근이 가능하다. 의

회도 Thomas라는 온라인서비스를 통해 법안, 의회

기록, 요약문서 등 입법정보를 제공하 다. 행정개혁

사례의 지역적, 범부처적 확산노력도 정보기술기반

에서 이루어졌다. 가령 NPR의‘BenchNet on

FedWorld’이 국방성, 원호청, 국세청, 상무성, 의회

도서관 등의 지원을 받아 벤치마킹을 통한 행정개혁

추진성과 와 정책정보공유∙교환되고 주정부(캘리포

니아)나 카운티(산타모니카, 알링턴)에서도 시행되었

다. 이처럼 행정정보에 한 접근과 이용은 문서감축

법(Paperwork Reduction Act of 1981)과 정보자

유법(1996)에서 보장되었으며, 투명하고 열린 정부

지침(2009)과 정보공유를 위한 트위터, 페이스북 등

을 통해 공개, 공유, 참여가 활발해지고 있다. 의회

는「전자정부법」제정 등 입법기능을 통해 전자정부

정책을 초당적으로 지원하 다. 특히, 전자정부 전담

기관(전자정부국) 형성과 전자정부기금(e-

Government Fund)의 운용권한을 부여하 다. 전

자정부정책에 관한 행정부 내 통제권한과 재정자원

의 결합이라는 의미에서 전자정부국은 정책역량 강

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평가된다(Fountain,

2002).29) 1990년 초기 고성능전산법, 관리예산처

규칙 개정, 정부인쇄청법 개정 등을 통해 전자정부

구현을 가속화하 다. 1996년 초에 개정된 통신개혁

법(Telecommunications Reform Act of 1996)은

시장진입장벽의 제거 및 완화(통신과 방송의 상호진

입 허용), 경쟁의 공정성 확보, 음란∙폭력물에 한

감시 및 제재 등을 규제함으로써 전자정부 구축을 위

한 법적 토 를 정비하 다. 2001년 5월, 민주당 리

버만상원의원이 발의한 전자정부법안제출이 공화당

프레드톰슨의원과 공동발의자가 되는 과정에서 우여

곡절 끝에 2002년 6월, 만장일치로 법안이 통과되었

고, 이후 자매법안인 H.R. 2458과 함께 하원 정부개

혁위원회 기술조달정책소위원회 회부(2002.7), 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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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이와 같은 내용은 작업반의 예산구조에서도 나타난다. FEAPMO의 예산은 OMB 소속 직원인 선임 아키텍트의 보수와 컨설팅팀에 한 용역 계약

금액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27) 미국은 이미 1993년부터 GPRA(93), FASA(94), Clinger-Cohen Act(96), GPEA(98) 등 전자정부 구현과 관련된 법률을 제정하 다. 

28) 국토안보부(DHS)의 모바일 상용경보시스템(CMAS) 구축, 뉴저지주의 재난재해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 응체계 구축, 연방재난관리청(FEMA)의

공공부문간 효율적인 연계∙협업체계 구축 등이 표적 사례들이다.

29) 의회는 전자정부 정책추진과정에서 OMB에 권한과 함께 책무부과로 견제와 감시를 강화하 다. 전자정부 추진결과에 한 연례보고서 제출을 의

무화하고, 집행과정에 한 지속적인 점검과 통제를 수행하 다. 또한 연방기관의 정보기술관련 사업이나 운 에 한 청문회에 전자정부국장을

출석시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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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입법청문회(2002.9)를 거쳐, 11월 15일 최

종 확정되었다(한국전산원, 2002). 2002년 전자정부

법제에서 예산관리국은 법조항의 범위 내에서 진행

되는 전자정부 진행에 한 의회보고서 제출하여 정

책지식을 공유하 다.

전자정부국은 민간부문과의 연계장치 제도화로

정책과정을 활성화시켜 왔다. 첫째, 전자정부 업무

전반을 지원하는 컨설팅지원팀(Supporting

Contractors)30)의 활동이다. 이들은 경쟁입찰을 통

해 OMB와 서비스제공 계약관계를 맺고 OMB에 상

주하면서 정책결정을 지원하 다. 가령 전자정부 집

행관련 이해관계자분석에서 정책 안 제시, 사업추

진 상황 및 성과분석 등 전자정부프로세스 제반 분석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둘째, 전자정부정책의 산출과

정에서 드러난 민간부문과의 협력과 민간중심의 위

원회형성에서 특성이 드러난다. NII자문위원회는 민

간과 정부 간 협력체로서 참여방식도 다양하며, 개별

부처의 업무수행을 위한 민간위원회가 상 적으로

많이 존재하는데 이는 분산적 추진체계를 반 한 것

으로 이해된다. 또한 시민사회의 강력한 정책개입 가

능성이 드러나면서 전자정부사업이 시민사회의 주요

아젠다로 자리 잡았다. 이는 정책홍보과정에서 강하

게 작용하는 참여메카니즘은 시민사회 이해의 조직

화와 정책개입이라는 전통을 반 한다(정연정,

2009). 특히, 정책프로세스에서 시민참여노력으로

온라인청원플랫폼(We the People)과 함께 모든 시

민(외국인 포함)이 정책결정과 공공서비스 제공에 참

여할 수 있는 사이트 Challenge.gov를 구축하 다.

미국의 정부부처나 기관들은 당면 문제해결과정에서

민간의 전문성과 의견을 반 하고 있다. 동시에 시민

은 Data.gov에 공개되는 공공정보와 데이터를 공유,

활용하면서 Challenge.gov를 통해 아이디어와 솔루

션을 제공하면서 민관협력 강화와 상생을 도모하고

있다.31)  

4) 전자정부 정책지식생태의 적실성

미국의 국가성과평가위원회(NPR)에서 작성한‘정

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리엔지니어링(1993)’은 전자정

부 구축을 위한 최초의 계획보고서다. 여기에서 전자

정부(Electronic Government)라는 용어가 처음 사

용되었다. 1990년 부터 추진되어 온 미국 전자정부

는 세계 최고수준으로 평가된다. 2002년 발표된‘전

자정부 전략(E-Government Strategy)’은 통령

관리아젠다(PMA)로서 한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의

벤치마킹 상이 되었다. 가령, 정부 시민(G2C) 분

야의 5개 사업, 정부 기업(G2B) 분야의 6개 사업,

정부 정부(G2G)분야의 5개, 사업 및 운 및 내부

효율화(IEE)의 7개 사업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하

다. 미국 전자정부 사업의 성공요인은 예산관리처

(OMB)를 중심으로 한 강력한 추진체계와 예산과 성

과를 연계한 결과중심의 성과주의에 기인한다. 또한

정부, 의회, 산업, 시민사회의 조직, 인력 등이 자율

성, 독립성이 강한 주체로서 상호 유기적 협업체계를

통해 정책지식을 산출하 다. 특히, 의회는 지속적인

법∙제도적 정비를 통해 범부처적 사업추진기반을

확 하고, 학계 및 산업부문, 시민사회의 참여를 통

해 지속적으로 발전하 다. 또한 전자정부의 기술혁

신뿐만 아니라 제도 구축에서도 선도적 위치에서 정

책지식을 창출, 활용하여 한국을 비롯한 여타국의 벤

치마킹 상이 되었다. 연방정부아키텍처(FEA) 기반

범부처간 상호운용성 확 , 공통기반 솔루션의 제공,

중복투자 제거를 통한 효율성 향상, 시민중심의 전자

정부서비스를 발굴, 제공하 다(한국전산원, 2005).

그 결과, 미국 전자정부의 이용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만족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reed, 2009).32)

앞선 논의를 바탕으로 미국 전자정부의 정책지식생

정책지식의 생태학적 접근

30) 컨설팅지원팀은 부분 MBA학위를 보유하고 있거나, 정보화분야에 능숙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31) We the People(petitions.whitehouse.gov), Challenge.gov, Data.gov(http://www.data.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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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를 정리하면 <그림 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4. 비교평가33) 및 시사점

전자정부정책은 진공맥락에서 추진되는 것이 아니

므로 국가상황과 현실에 한 고려가 필요하다. 한

국과 미국의 행정부 기능의 상이성, 입법부 및 사법

부간 관계의 차이, 행정과 국민 그리고 시민사회 간

관계의 차별성(이종범, 1979)에도 불구하고 한∙미

간 정책지식생태를 비교평가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

된다. 초기에 정부주도로 형성된 한국의 전자정부정

책은 산업, 학계, 시민사회 등의 상호작용과정에서

확장과 심화되었다. 전자정부정책도 정보와 지식에

바탕을 둔 의사결정행위라는 점에서 행위자 요인이

강했다. 특히, 시간경과에 따라 정책과정 참여자간

이해관계와 상호작용에 의한 역동적 변화양상을 드

러냈다. 기존의 한국 정책지식 생태계에서 지적됐던

논리적 의견그룹의 불명확, 내적 상호작용의 미흡

등의 한계(김선빈 외, 2007)와 다소 상이한 양상을

드러냈다. 하지만 로벌 정책지식에 한 의존도가

높았다. 반면에 미국의 정책지식생태계는 각 정책지

식 생산주체들이 수평적 위치에서 자율적인 형태로

정책지식을 경쟁적 협력의 관계에서 생산하 으며

그 범위도 매우 포괄적이고 다양하며 충분한 개체가

존재했다. 정치부문에서는 GAO, CRS가 의원들의

주장을 과학적으로 뒷받침하는 역할을 수행하 다

(김선빈 외, 2007). 앞서 제시된 분석기준에 따라

살펴보면 첫째, 정책참여자와 네트워크의 경우, 한

국은 통령비서실 내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산

하에 전자정부전문위원회에 의해 정책이 주도되었

다. 즉 소비주체인 관료주도의 정책지식 선별, 활용

으로 생산주체 간 괴리현상이 나타났다. 반면 미국

은 백악관 및 상무성에 의해 전자정부비전이 제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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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코트라 마이애미 KBC의 자료에 따르면 미국 내 인터넷 이용자들 중 전자정부사용률은 80%가 넘는다고 한다. 미국 성인의 60% 이상은 미국 전자

정부를 사용하고 있으며, 학력과 소득이 높을수록 활용률이 높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33) 본 연구에서 평가에서 정책지식의 적실성평가는 지식생태의 세 가지 요소 즉, 생산주체의 관련성, 소비주체의 유용성, 환경요소의 반응성과 관련한

분석내용을 바탕으로 하 지만 연구자경험에 의한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었다.

<그림 3> 미국의 전자정부 정책지식생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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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정책과정에서 학∙산∙연 간 인력과 협력업무가

느슨하게 연결되었다. 중요한 특징은 연방예산관리

국(OMB) 책임자와 각 부처의 책임자의 역할을 IT와

행정개혁의 맥락에서 재정립하 다. 미국은 연방정

부와 의회, 주정부의 독립적인 기능과 역할이 상호

분담되면서 전자정부 구축의 일관성 확보가 어려웠

지만 정책지식 생산주체들이 자율성을 갖고 참여하

면서 정책지식생태의 다양성과 건강성이 유지되었

다. 여기에 통령리더십의 바탕에서 OMB가 통합

적 조정자 역할을 수행했다. 지방수준에서는 지방자

치단체를 중심으로 분산된 전자정부정책이 추진되

었다. 둘째, 정책공동체의 산출지식의 경우, 미국은

의회, 학계, 산업계가 균형적으로 상호작용하 다.

정책지식 생산자(연구소/학계)와 소비자(정부/의회)

간 인적 및 지적 네트워크가 활발했다. 또한 시범사

업, 규제완화, 정보기반구조 보조금제도 등에서 민

간참여가 활성화되었으며 KIOSK, WINGS 등 국

민 서비스향상을 위한 전자정부 서비스가 산출되었

다. 하지만 한국은 중앙정부 주도로 정책지식이 산

출되었다. 지식생태계로서 국회 및 정당의 정책비전

이나 기능이 취약하고 시민사회의 참여도 미약했다.

물론 정권별로 상이한 특성을 보여주는데 전두환-

노태우-김 삼 정부의 행정전산망사업, 김 중 정

부의 전자정부 인프라 구축, 노무현정부의 전자정부

서비스 구현, 이명박정부의 스마트정부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전자정부 정책지식의 양적 확장과 질적 심

화를 보여주었다. 셋째, 정책프로세스와 산출지식의

경우, 미국은 민간주도의 원칙하에 상향적 정책과정

을 보여주었으며 백악관 예산국은 전자정부정책과

정에서 선도 및 조정자 역할을 담당하 다. 반면 한

국은 관료주도의 하향적 정책과정에서 지식이 산출

되었다. 전자정부 논의도 행정편의 위주로 추진되면

서 정부운용체제 속성 자체를 바꾸는 노력이 이루어

지지 못했다. 넷째, 정책지식의 적실성의 경우, 미국

은 클린턴정부에서 오바마정부에 이르기까지 사회

현안 해결 및 미래사회 선도를 위해 민주주의 강화,

정부효율성과 효과성 향상 및 정부투명성, 시민참여

성 및 협력 증진을 위해 전자정부 정책지식이 산출

되었다. 특히, 미국의 정책사례나 지식이 다른 국가

에 벤치마킹되거나 확산되었다는 점에서 적실성을

넘어 독창성이 인정된다. 한국의 정책지식은 전자정

부도입 초기에 싱가포르, 미국을 벤치마킹하 다.

하지만 후기에는 축적된 정보기술 경험과 정책지식

을 바탕으로 독창적 성격을 드러냈다. 최근에는 한

국의 전자정부모델과 경험이 개발도상국으로 수출

되고 있다. 한국의 전자정부 정책지식은 생산주체의

관련성과 함께 환경변화에 한 반응성도 강화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이나 정책지식 소비주체의 유용성

은 약한 것으로 생각된다. 앞서 지적했듯 정부경쟁

력과 투명성, 시민활용 및 만족 등의 측면에서 향

정책지식의 생태학적 접근

<표 2> 한국과 미국의 전자정부 지식생태의 비교평가

구 분 한 국 미 국 정책적 시사점

정책네트워크 정부주도의 강한 연결 독립적 주체 간 균형, 느슨한 연결 참여자의 자율성과 다양성 증진

정책공동체 지식산출
-정부 및 정책연구소 주도하에
민간(학계, 산업)의 제한적 참여

-산출지식의 적실성 제약

-민간(산∙학∙연 자문위원회)의
적극적 참여

-산출지식의 사회적 활용

-산∙학∙관∙연 교류 활성화
-산출지식의 사회적 적실성 제고

정책프로세스 하향적(관주도적) 상향적(민간주도)
-정책흐름의 역동성 제고
(수평적, 쌍방적 흐름)

정책
지식

적실성

반응성 초기 모방적, 후기 적응적 반응적
생성적 지식산출

(정책지식의 적실성 및
창발성 제고) 

유용성 약함(만족도 및 이용률 낮음) 강함(이용율 높음)

관련성 강함(전문성) 강함(전문성)



2013∙가을

이나 기여가 약하다. 이러한 논의를 요약,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Ⅳ. 정책지식생태의 지향과 과제

주지하듯 한국의 전자정부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아울러 전자정부 분야의 연구 활동 증가로 지식축적

과 확장이 드러나면서 정책 산출의 성과도 인정된다.

최근에는 정보화와 전자정부연구의 국제화 한계의

극복양상도 보여준다(김성태, 2006). 이제는 정책지

식이 모방단계에서 벗어나 창조적 전환이 필요한 상

황이다. 이를 위해 정책학의 정체성 재인식과 정책지

식의 규범과 처방 간 조화, 그리고 정책지식생태의

다양성과 개방성, 역동성, 창발성 확보를 위한 지향

과 실천이 요구된다. 정책지식에 한 생태적 접근은

정책요소와 작용에 한 이해와 함께 정책이론과 현

상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한

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1. 정책학의 정체성 재인식과 지향

한국의 정책지식은 한국사회 특유의 문제 상황과

바람직한 미래를 바르게 이해, 설명하고 있는가?,

정책연구가 경험적 정책관리와 개발에 실제로 유용

한가? 등 정책지식을 둘러싸고 제기된 의문에 한

해제탐색과정에서 정책지식생태의 새로운 지향이

모색되어야 한다. 첫째, 한국정책과 사회발전을 제

약하는 문제가 무엇이며, 그 발생 원인을 어떻게 설

명, 해결할 것인가라는 문제의식 속에서 정책지식을

추구하되 한국적 상황과 현실에 적합해야 한다. 달

리 말해 한국적 특성과 문제에 한 고려 없이 정책

연구가 이루어지는 경우, 정책이 당면한 행정 및 사

회문제와 유리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가 및 사회

발전을 위한 보편성을 지향하면서 새로운 지식을 창

출해야 한다.

둘째, 정책연구의 단편성과 피상성에서 벗어나34)

정책 역별로 지속성, 심층성을 추구해야 한다. 특히

공공적 지식생산자들은 기능적, 미시적 정향에 편향

되거나 지엽적, 단편적 주제에서 벗어나 전체와 본질

을 이해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실제로 행정학자들은

정부존재와 역할, 심지어 신공공관리론의 흐름에서

경 및 경제학자들에게 리고 폄하되기 일쑤다. 그

러므로 행정학자들의 현실참여와 자문과정에서 정책

전문가로서 실용성 및 유용성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

해서는 보다 거시적 맥락에서 전체론적 인식능력의

향상과 함께 해당 정책분야에서 전문성을 제고해야

한다. 

셋째, 탈세속화, 탈규격화를 지향해야 한다. 학

내 교수승진요건 및 업적평가기준 등 강화되면서 소

장교수들의 연구실적 강박관념이 크다. 그런데 실증

적, 처방적 학술연구를 위해 적지 않은 비용이 든다.

따라서 학술용역의 유혹으로 인한 세속화 함정에 빠

질 수 있다. 또한 연구실적 압력은 규격화의 위험성

을 내포한다. 학자들은 연구에 앞서 논문이 어디에

실려, 평가점수를 더 올릴지 신경 쓰면서 장기적 안

목의 학문적 평가보다 당장의 평가위원 선호에 집착

하고 있는 현실이다. 정책지식이 국가사회 문제해결

과 방향설정에 직접 투입 및 활용가능한 지식이 되기

위해서는 한국적 상황에 적실한 독창성, 고수준의 이

론화에 집중해야 한다. 나아가 산출지식이 창조적 행

정인 양성 및 역량강화로 연결되어야 한다. 이러한

바탕에서 정책지식생태계의 주체들이 역동적 촉발자

로서 관심과 이슈를 새롭게 제기하면서 변화를 자극

해야 한다.

2. 정책지식생태의 실천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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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흔히 정부가 정책자문을 구하는 경우, 행정학자보다 해당분야 전문가를 청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실제로 정책전문가들은 전체를 보는 안목과

개념적 틀이 부족하며 정치논리나 권력관계, 정책관리 등에서 현실적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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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책참여자 및 네트워크의 다양성과 상호작용 촉진

정책지식은 시 적 가치, 수요자 요구를 반 하고

환경변화에 적절해야 한다. 정책지식생태계에서 환

경과 주체들 사이에 정책지식의 순환과 함께 끊임없

이 생성되어야 한다. 즉 정책지식의 지속적 창출과

선순환을 위해 개방성과 유연성과 함께 다양한 구조

를 확립해야 한다. 구조화된 다양성을 통해 전문지식

의 심화와 개별지식의 창발적 통합을 도모해야 한다.

개별주체의 다양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사회적 용인

수준을 높여야 한다. 즉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기술

각 부문이 고르게 참여하고 시민사회와 민간부문의

지식생산역량이 강화되면서 활발한 교류와 상호작용

으로 나타나야 한다. 이를테면 지식창조 주체들 간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호혜적 상호작용으로 다

양한 수준에서 협의의 틀을 제도화하고 미래지향적

담론이 형성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한다. 장차 전

자정부의 균형과 통합을 바탕으로 한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인적 네트워크 개방, 교류와 협력이 요구된

다. 정책지식 생태계를 구성하는 지식인, 지식집단

역시 자율성과 다양성이 충족될 때 변화하는 환경에

적합한 정책지식의 산출이 가능하다. 생태계에서 다

양한 개체와 종이 상호의존하고 끊임없는 상호작용

을 통해 생태계의 생명력을 유지하듯 정책지식생태

계에서도 지식인과 지식집단 역시 추측과 논박, 경쟁

과 협력을 통해서 새로운 지식의 창출과 지식의 고도

화가 가능하다(김선빈 외, 2006). 더구나 복잡성과

불확실성이 증 하는 정책 환경에 효과적인 응을

위해 지식생산자들이 다양한 지식을 지속적으로 만

들어내고 축적하여 적은 변형으로도 현실 활용성이

높은 정책지식을 생산∙유통시켜야 한다. 즉 환경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역동적이며 유연한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정책지식네트워크의 실천적 도구로서

지식DB, 커뮤니케이션링크, 그룹웨어 등으로 연계된

기술적 지원이 마련되어야 한다. 국가지식정보화의

차원에서 전자정부인맥은 중요한 정책자산이다. 한

국의 전자정부가 성숙의 한계를 넘어 융합과 지속적

인 발전 및 성장을 이루려면 창의적 인적 자원의 혁

신적 활용이 필요하다. 그래야 지속가능한 전자정부

와 창조적 정보화가 현실이 될 수 있다.

2) 산출지식의 사회적 적실성 제고

정책지식은 인간 및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과학성

과 객관성을 지녀야 한다. 정책이론은 사회발전을 제

약하는 사회문제의 시 적 성격과 접한 관련을 맺

는다. 이런 맥락에서 정책공동체 구성원의 관심은 자

신이 속한 시 적 상황 속에서 인간과 사회발전을 제

약하는 사회문제를 선택하고 이를 설명, 해결하는데

집중되어야 한다. 그 동안 정책지식은 처방과 개혁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정책현상의 설명이나 규범적 연

구는 미흡했다. 전자정부정책 및 연구의 경우, 독자

적 이론개발이 미흡했고 경험적 연구도 한국적 상황

에의 적부에 관한 논리적, 실증적 차원의 검증작업이

부족했다. 그나마 응용분야에서는 하위 수준의 해결

을 위한 분석방법으로서 의미가 인정받을 정도다. 시

기별 전자정부연구의 주제적 관심이 달랐지만 정책

및 연구의 공통화두는 경쟁력 강화와 국민 삶을 제고

하는 전자정부 구축에 있었다. 그렇지만 사회 및 수

요자 요구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성과는 축적되지 못

했다. 특히, 전자정부를 위한 행정은 어떠해야 하며,

행정현실은 어떤지, 왜 그러한지, 그것이 정부의 질

에 어떤 향을 주는지 분석, 설명이 필요하다. 또한

역사적 맥락에서 전자정부를 위해 행정을 어떻게 설

계, 선택할 것인가에 한 처방연구도 필요하다(박종

민, 2006). 학문공동체가 단순히 유행 쫓기 보다는

시 상황에 적실하며, 윤리적으로 바른 길을 가도록,

한 발 앞서 이론 및 실천적 안을 정부에 제시해야

한다(박순애, 2007). 따라서 장차 전자정부 정책뿐만

아니라 상위맥락인 정책이론 및 제도형성과정에서

정책지식이 선택, 활용될 수 있도록 정책지식생태 요

소들 간 교류와 협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지식창조를

위한 생태학적 조건과 환경을 조성하여 지속가능한

학문적∙실천적 토 를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바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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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산-학-연-관의 정책공동체 구성원들이 정책에

한 사회적 관심과 이슈를 새롭게 변화시키면서 당

면한 문제와 바람직한 가치에 한 창조적 해결책이

나 방향을 도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전자정부 연구

에서 지속적인 새로운 역탐구와 설정이 필요하며

전자정부 연구초점도 사회적 수요에 응하는 이론,

교과내용 그리고 접근방법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나

아가야 한다(박치성, 2008).

3) 정책프로세스의 역동성 강화

지식생태의 관점에서 지식창조와 활용은 상황과

필요에 따라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는 과정이며 경

계를 초월하는 역동적 프로세스다 정책과정의 역동

성 촉진 요인의 하나는 참여자 간 공유, 소통과 참여

다. 참여확 는 의사소통성의 전제로서 각 주체의 책

임성 확보와 능동적 가치실현의 구성요건이다. 더구

나 사회문제 해결과정에 시민참여를 증가시킴으로써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즉, 다양한 지역, 계

급, 이익집단과 이웃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해결

책의 개발과정에서 이해관계집단의 능동적 참여가

필요하다. 정책과정에 정책관련 이해관계자들을 직

접 참여시킴으로써 각 주체의 전문적 창조성이 활용

되고 의사소통성도 확 될 수 있다. 더불어 정책에

한 책임성 고양과 가치의 실현으로 정책의 집행가

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정책의제 설정에서 형성, 집

행, 평가 그리고 환류에 이르는 정책의 전 과정에서

다양한 계층과 집단 간 참여를 통해 확보된 민주성은

정책과정에서 시민의 순응정도를 높이고 정책합리성

과 효과성 제고에도 기여한다. 지식의 선순환적 흐름

을 촉진하는 생태학적 기제로서 정책공동체는 Off-

line과 On-line 모두 운 되어야 한다. 전자는 정부

내 각종 위원회를 들 수 있으며, 후자는 전자정부에

서 적용되고 있는 정책고객관리시스템(PCRM)이

표적이다. 정책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해 전문가와 이

해당사자간 정책 네트워크(Policy Network) 형성과

함께 이슈 네트워크화(Issue Networking)가 필요하

다. 또한 정책과정에서 구성요소들 간 역동적 상호작

용을 통해 성장과 발전이 지속되고 정책공동체의 유

강화로 정책합의, 접점, 공감을 찾아 사회적 갈등

을 해소해야 한다. 가령 학술세미나, 토론회, 간담회,

자문회의 등을 통해 공식, 비공식 접촉을 활성화하여

현안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나아가 최고 수준의 전자

정부 인프라를 활용하되 웹기반 정책지식의 자유로운

접근 및 획득과 지식소통의 구조전환을 촉진하고 수

평적 파트너십에서 정책지식생태 구성요소들이 자유

롭게 지식교류 및 공유의 장에 접근, 소통, 공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술적 수단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4) 정책지식생태의 창발성 고양

정책지식은 다양한 구성요소의 상호작용에 의해

생성된다. 즉 지식생태 구성요소들 간에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은 다층적 인과관계가 복잡하게 얽히고설킨

적응적 복잡계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개별적 요소가

갖지 못한 특성이나 행동이 전체 구조에서 자발적으

로 돌연히 출현하는 창발성이 나타난다(Johnson,

2002). 창발은 인위적 통제나 효율적 관리의 산물이

아니다. 네트워크의 어느 한 부분에만 내재되어 있지

않은 속성이나 구조 및 능력이 상호의존적 사회적 연

결망에서 집합적 상호작용을 통해 자발적으로 생성

된다. 지식생태계는 창발적 상호작용을 통해 지속가

능한 생명력을 확보할 수 있다. 지식생태에서 창발성

이 강조되는 까닭은 비교적 느슨하게 결합된 융합미

디어의 지원을 받은 구성원들의 활동들로부터 정교

한 결과물이 창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생태계 구성

요소들의 창발적 상호작용으로 부분의 합을 넘어 시

너지가 창출되려면 먼저 과학적 사고와 방법기반에

서 조직의 업무프로세스를 혁신해 비효율을 줄이고

창의적인 업무방식을 고민해야 한다. 둘째, 소통과

화합의 조직 및 사회문화가 필요하다. 이(異)분야 학

문과 기술간 끊임없는 소통과 융합이 전제되어야 한

다. 소통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공조직

의 소통능력은 미흡하다. 획일적 사고와 권위주의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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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에서 벗어나 자율성과 조화로운 조직문화가 융합

창발력의 필수요건이다. 아울러 구성요소들이 스스

로 창조적 리더십을 가지고 사회문화적 적실성을 높

이기 위한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 

지식은 관리 상을 넘어 창조의 상이다. 지식의

가치는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수준을 넘어 비교, 결합

될 때 발생한다. 가령 사회적 관계망으로 구성된 집

단지성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회적 요소로 부상하

고 있다. 집단지성에 속한 개인은 미덕(美德)과 같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일에 몰입하여 창의성을 마

음껏 발휘하고, 개인의 창의성은 집단지성의 협창성

으로 창발될 때 더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원동력

이 될 수 있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1). 지식은 자율

적 학습활동을 통해 용출된다. 따라서 한국정책지식

생태는 통제와 관리메카니즘에서 벗어나 지식사용의

자발성과 자생성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운 되어야

한다. 시스템이나 기술을 통한 관리적 사고에서 벗어

나 신뢰의 바탕에서 지식창조 주체의 열정과 몰입,

공유의 촉진을 위해 정부의 인식전환과 실천이 요구

된다.

Ⅴ. 결어

앞서 본 연구의 문제인식에서 지적했듯 현실의 정

책은 문제해결에 무기력하고 가치창출보다는 혼란을

초래했다. 심지어 정책개입이 문제 악화와 정부실패

를 야기하면서 정책 또는 행정서비스에 한 불만족

과 낙후된 정부경쟁력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갈수록

정책상황의 복잡성이나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상황에

서 정책지식이 창조성을 결여한다면 정책은 문제해

결은커녕 혼돈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정책지식생

태의 적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된다. 더구나 세

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되는 전자정부의 경우, 창조단

계로의 이행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전자정부 정책지

식의 창조성 발휘도 필요하다. 정책지식생태의 창발

성 발현을 위해 관료나 연구자에게 공히 새로운 기술

과 사회∙문화, 이론과 제도, 규범과 현실 간 적절한

균형 감각이 절실하다. 그리고 역동적 정책 프로세스

와 산출지식의 유용성과 사회적 신뢰를 제고하기 위

해 시민사회와 다양한 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하고, 국

회 및 정당차원에서 정책지식 생산능력과 현실에 적

합한 정책지식 선별능력을 배양해야 한다. 나아가 정

책연구자들은 정부참여나 자문 및 용역수행과정에서

국민편익과 공익을 수호하면서 관료제의 자기기익

변성향을 비판적으로 견제할 때 정책지식 무용론

이나 회의론을 불식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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